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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지난 ’23. 1. 18.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하고 있음

  ►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1차 ’22. 7. 25.~23. 1. 24. / 2차 23. 1. 25.~7. 24. 

국토부는 ’22. 7.~23. 5.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전세피해지원

센터(’22. 9. 28. 설치)｣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한 후 집중 조사･분석을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하였음

 - 국토부는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

신고법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하였음

 - 검･경으로부터 수사개시･피해자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임

보도 일시 2023. 6. 8. (목) 10:00 / 배포 일시 2023. 6. 7. (수) 14:00 /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2023. 6. 8.(목)

대검찰청 형사부 
전화 02-3480-2260
팩스 02-3480-271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화 02-3150-2037
팩스 02-3150-3769

국토부 주택토지실
전화 044-201-3589
팩스 044-862-4237

제 목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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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구속 288명)을 검거하였음

 -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

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하여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였음

 - ‘2차 특별단속’에서는 전세사기 가담행위자도 중점적으로 수사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

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임

 - 적용 법률을 다변화하여 1차 단속 대비 10.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1억 상당을 보전조치 하였음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여 전세사기를 엄단하고 있음

 - ’23. 1.부터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부처간 역량을 결집하여 ‘수사효율성’을 제고한 결과 전세사기 

수사기간이 대폭 단축(검･경 수사기간 합계 : 세모녀 전세사기 15개월 →

건축왕 전세사기 8개월 → 구리 전세사기 4개월)되었음

 -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시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고 있음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향후에도 ‘형사절차의 全 과정’에서 긴밀

하게 협조하여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임

※ (별첨)  1. 국토부, 부동산 거래 정보 등 활용 전세사기 적발

           2.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2차) 중간결과 발표

           3. 대검찰청,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여 전세사기 엄정 대응


